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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한국 사회에서의 부패현상은 매우 섬각한 상황으로 헌법적 가치 내지 요청

에 부합하고 지속적 국가발전을 위하여 부패척결은 시급하다.

부패범죄의 척결은 부패수사 전담기구의 적극적 활동 및 관련 법령，형사법

제도 등 입법의 정비와 법 적용 및 집행 영역에서의 충실한 이행을 통하여 해

결하여야 한다.구체적인 방안으로 반부패수사기구로서 검찰의 위상을 제고하

고 공직사회에서 내부감찰 기능을 강화하며， 부패방지와 척결만을 전담하는

독립된 반부패기구인 부패방지위원회를 통하여 국가적 반부패시스탬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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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한다.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 관행을 근절함과 아울러 공직자의 금품

등의 수수행위를 직무관련성 또는 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도 제재가 가능하도

록 하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입법화도 필요하다

더불어 수사 및 재판，형 집행 단계 등 형사법적 대응을 공고히 하여 제도화，

입법화해야 한다

반부패청렴 문화의 확산과 의식과 문화의 개혁이 모두 함께 가야한다 부패

의 사슬과 고리를 끊고 투명사회와 법치사회로 감으로써 정의가 회복되어야

한다.

주제어 부패방지，부패방지위원회，부정청탁 금지，형사법적 대응，반부패문화

I . 들어가며

한국 사회에서의 부패현상은 매우 광범위하게 나타난다. ‘부패문화’는실로

심각한 상황이다. 절대부패 수준이라고 칭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다 공직자의

‘뇌물수수와 횡령 등 금품 수수 및 비자금조성’은 물론 포괄적 특혜 제공，인

사청탁 등 정치인 관련 비리，공기업�대기업의 하청업체 대상 납품비리， 기업

의 탈세와 자금의 해외도피 비자금 조성 등의 각종 비리가 거의 매일 발생하

는 등 사회 모든 부문에서 부패는 가히 한국적 풍토가 되어버렸다. 정권담당

자뿐만 아니라 그 기생세력까지 부정을 저지른다.재계 또한 비자금 조성 등

구조적 비리를 통하여 공직 부패를 조장하여 왔음을 간과할 수 없다.지역토

호세력도 같다 단순히 공직자의 도덕적 해이나 청렴도가 문제라는 식의 지적

은 부패 문제 해결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다.도대체 부패

문화의 정상적 해결은 요원하다고 할 것인가?

반부패 또는 부패방지의 필요성은 우리 사회의 당면과제이자 재론을 요하

지 아니한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처럽 권력 내지 권한은 남용되

기 마련이고 그 위험은 상존하므로 반부패 문화의 형성은 물론 이에 대한 법

제도적 정비 방안이 요구되는 것은 당연하다.그러나 그간 반부패의 중요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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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되고 여러 강도의 법제도가 마련되고 시행되어 왔지만 부패가 근절은커

영 강소 추세에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 오히려 외국의 유력 언론은 한국의

부패상황에 대한 적나라한 분석을 통하여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있다))

오래전부터도 부패의 문제와 반부패 방안을 지적한 많은 저술이 있었음에

도 또 다시 반부패를 논해야 하는 현실에서 본 연구는 대한민국의 ‘부패문화’

를 진단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형사법 등이 어떠한 역할을 하여야 하는

지 등에 대한 형사정책적 고찰을 다시금 진행하기로 한다 우리사회의 부때범

죄의 원인과 대책의 일반론인 셈이다 2) 물론 부패 개염의 다의�광범성으로 인

하여 연구의 대상은 공직부패로 한정하였으며 문제제기와 동시에 현재 논의

되는 여러 반부패 제도의 효용성과 문제정，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다루어 볼

것이다

11 • 부때 •반부패의 현황과 문제점

1. 부때 현황

부패에 관한 여러 접근 방법을 통합하여 보면 부패란 일정한 지역과 조직‘

국가를 중심으로 관료，정치인，기업인 등 주체와 시민 등 객체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체제의 마비와 환경의 유인효과에 의하여 유발된 행정현상이고 사회

적 기대가능성을 위반한 책임 있는 불법적이고 도덕적 비난가능성 있는 일탈

행위라고 정의된다 3) 실정법적으로 부패는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

J) 이용태연 프랑스의 r르옹드 J는 2011. 8 한국의 경제성장과 동반한 부때를 고젤척 문제로 보
고 재벌의 문어방식 경영율 ‘당욕.으로표현하며 협연，지연，군사독재 유산이 가세해 부왜관

행의 모태용 형성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미국의 「월스트리트 꺼널 J은 2009. 12 가촉기업인

재벌이 경제툴 지배하는 한국에서 대기업 총수가 화이트랄라 병죄용 저지르고 대풍령의 사

연융 받는 것은 흔한 일이라고 지척하고 었다，이유봉，공칙부때 종합대책법으로서의 부정

갱탁 및 이해충툴 방지법안에 대한 분석연구 J. 한국법제연구원. 2012. 42-43연
2) 모든 부때행위가 실정법혀으로 처벌의 대상이 되는 부패엉최는 아니지만 여기서는 부때범죄

톨 사회쩍으로 유해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으로 명가되는 형사쩡책척 의미의

부왜행위’로 청의한다 이렇게 본다면 부때는 엄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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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

하는 행위 또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

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및 위와 같은 행위나 그 은

폐를 강요，권고，제의，유인하는 행위’이다(부패방지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

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국제투명성기구의 정의에 따르면 부패

는 ‘공적권력을 사적인 영역에 투입하는 것’이다.세계은행은 부패를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공권력을 남용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4)

2013. 7. 8. 국제투명성기구 5)가 발표한 ‘2013년 세계부패 바로미터 (GCB)’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들은 정부의 반부패정책이 효과적이지 않고 오히려 3
년 전 보다 더 후퇴하였다고 보고 있다.정당과 국회，공무원(사법부，경찰

등)등이 가장 부패한 집단으로 인식되고 있는데，6) 위 기구가 발표한 2012년

부패인식지수에서는 우리나라가 세계 176국 중 45위.34개 OECD 국가 중에

서는 27위로 나타녔고 심지어 아시아 16국 중에서는 11위로 태국，캄보디아

보다 못하다는 것이고‘설상가상으로 2013년에는 전년 대비 l순위 더 하락하

였으며 OECD 가입 34개국 중에서는 지난해와 같은 27위로 하위권에 머물렀

다 71 한국투명성기구는 그 원인을 대통령 측근과 친인척 비리，무소불위의 통

제받지 않은 검찰권력에서 찾고 있다 8) 법조관련 비리 또한 금융비리에 이어

부정부패사범 2위에 올랐다.‘2012년 법무연감’의‘2011년 부정부패사범 단속실

적’에따르면 부정부패 혐의로 검찰에 단속된 인원은 구속된 624명을 포함해

모두 2393명이고，이 중 금융비리 사범이 574명 (23.98%) ，법조 관련 비리 사

범이 181명 (7.56%) 이었다 9) 가장 모범이 되어야 할 법조조차 부패에서 자유

3) 깅영종，부패학，. 숭실대학교 출판부. 2001. 258연
4) IBRD. http://www.worldba 띠‘。rg. 2013. 10. 7 검색

5) 독일 베를린에 본부를 둔 비정부기구로서 1995년부터 매년 1회 세계 각국의 국가별 부패인

식지수 (CPI. Corruption Perceptions lndex)) 를 조사‘ 발표한다 공무원과 정치인 흥 공직자

의 부패정도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10점 만점으로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부패정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한다‘

6) 경향신문 2013. 7. 10 자 13연
7) http://~ 쩨w.eJanews∞kr/sub_read.ht 찌꾀d =80728. 2013. 12. 4 검색

8) 세계일보 2012. 12. 6 자 9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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롭지 못하게 된 것이다.이것이 현재 우리 사회 부패의 현주소이다 .10)

2. 부왜의 원인

단순히 개인의 자질이나 품성 등 행태적 (behavior) 적 요인만으로 설명될 수

없는 문화현상으로서의 부패의 원인은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집단과 구성원

이 그 권한을 비정상적으로 경제적 가치와 교환하려 하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고전적 이론이다 111 이를 우리나라의 현실에 대비시켜보면 권위주의적

가치관에서 비롯된 권력의 사유화 현상이 연고 및 정을 중시하는 한국 사회

에서 저속한 문화와 맞물리며 후진국적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정치경제학적 접근에 의하면 비민주적 정치권력，정부의 경제

통제 체제，재벌체제 등이 정경유착을 가능케 하고 이러한 지속적 민주주의의

결여가 부패의 원인이라고도 한다 121 그러나 거창한 정치적 원인 분석을 할

필요는 없다 부패가 근절되지 아니하는 이유는 개인의 잘못에도 있지만 이른

바 방지 시스탬이 도무지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반부패기구

및 감사기관의 비효율적 시스템 운영 도 한 몫 하고 자기 식구 감싸기니 솜방

망이 처별이니 구관이 병관이니 하는 잘못된 관행이 뿌리박힌 것도 문제이다.

그밖에 부패의 수혜자간 갑과 을의 관계의 지속성이라든가 인권의식의 미약

9) 법률신문 2012. 9. 27 자 7면
10) 홍콩 정치경제리스크컨설턴시 (PERC. www.asiarisk.com) 보고서에 따르연 아시아 17개국

(미국‘홍콩，마카오 포함)에서 활동하는 외국 기엽인들을 상대로 현지 부패 수준을 툴은
결과 우리나라는 싱가포르 1 일본，호주，홍콩 등에 비해 최소 두세 배 더 부패한 것으로 평
가받았다 PERC는 2013년 조사 보고서에서 올해 우리나라 부패 조사 결과를 ’‘아시아선
진국 (dev리oped countries) 중 최악이차 지난 10년 중 최악”으로 평가했다 PERC 관계자
는 “더욱 심각한 문제는 부패에 둔강한 한국의 도덕관이 ‘국경을넘어선 부패’에도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한국 부패의 뿌리는 정치경제 피라미드의 최상층부까지 뻗어 있
다”고지적했다 ‘국경을념어선 부패’란한국 기엽들이 벌이는 해외사업에서의 부패행태를
의미한다 세계일보 2013. 7. 15자 l면

11) 이상환，“국제적 반부패의 인권 문제에 대한 고창 보연성과 상대성의 충돌과 조화..r국제
정치연구，.처1110집 l호，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2007. 326-327 연

12) 장상환，“정경유착과 한국자본주의 r한국의 부패와 반부패정책，.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
구소.2000. 139-141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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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사회제도적 요인도 있다.법적으로는 정치적 선전 효과를 노려 가중처벌만

을 반복함으로써 형벌이 불확실하고 지체되며 관대하게 집행되는 현상이 반

복되었고 형 집행 과정에서도 특혜 제공，사면권 남발 등으로 실효적 대책이

사실상 없었기도 했다 무엇보다도 사후적 법적 통제의 결여 내지 부재는 부

패유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다른 범죄와 비교하여 볼 때 공무원범죄에 있어

서는 불기소율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공무원범죄의 경우

범죄사실이 인정되연 파면 등 징계처분이 수반되므로 경미한 범죄사실에 대

하여는 기소유예처분을 하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수사단서의 상당 부분

이 인적증거에 의존하다 보니 증거불충분 등 혐의없음 처분의 비율이 높다는

점.13) 선고유예나 집행유예 등 비교적 가벼운 처벌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접 등 강력한 처벌의 부존재가 결국 일반예방적 효과를 감소시킨 것으로 밖

에 볼 수 없다

3. 부때방지의 필요성

부패는 사회와 국가의 암적 존재 또는 민주주의를 붕괴시키는 독이다.따

라서 우리 헌법은 부패를 대한민국의 사회공동체를 민주적 조직체로 법제도

화 함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파악하고 부패문화를 타파하는 것을

제1의 과제로 분명히 하고 있다 141 부패는 실질적 법치주의를 위기에 빠뜨린

다 법치수준은 부패지수 등 전반적인 사회발전수준과도 갚은 연관성을 갖게

되므로 부패의 척결이야 말로 인권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등 헌법정신을

수호하는 것이다.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부패는 사회구성원 사이에 불필요한 추가비용을 발

생시키고 사회가 예정한 시스댐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하며 경제 활력과 효

율성을 떨어뜨린다 투자의 왜곡，기술과 자원의 낭비 심화는 물론 정부와 공

공기관에 대한 신뢰 저라 외국인 투자의 위축 등이 지적된다. 부패는 후진국

]3) 법무연수원，'2012 범죄백서" 2013，233변
14) 강경근，“부패방지의 법제적고창’“『아태 공법연구j 까lI11집，아세아 태평양 공법학회，2003‘

23-24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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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이므로 선진국으로 진입하는데 방해요소로 작용한다.국격은 떨어진다 국

고가 손실됨은 물론 경제성장률도 감소할 수밖에 없다.

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 부패는 구성원들의 도덕성，양심을 시험하고 무감각

하게 하거나 고리나 사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주어 자존감

을 상실케 한다.돈과 물질이 최고라는 가치전도 현상을 초래하는 등 사회 자

체의 존재의의를 상실케 한다-부패는 또한 흉악범죄를 유발하여 국민의 생명

과 신체의 자유에 위해를 초래한다 151

피해자학의 관점에서 볼 때도 공직자 부패는 국가기능과 법치주의에 대한

냉소주의를 키움으로 말미암아 사회전체를 비효율화하고 국가경쟁력을 떨어

뜨리는 한편 상호 불신을 조장하여 사회공동체의 연합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으로서 특정 피해자는 물론 전 국민을 피해자화 시킬 수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161 더구나 부패의 순환구조는 매우 견고하여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에

게도 부정적 영향을 초래한다. 무엇보다도 부패는 전염병처럼 확산되는 성향

이 었다 심하면 결국 살아남기 위해 부패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17)

111. 현행 반부패 제도와 문제점

1. 반부혜의 정과

문민정부에서의 금융실명제 실시 등 부패척결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1997.

15) 예를 들어 미국 뉴저지주의 캠던 (Camden) 은 ’죄악의도시 (Sin city) ’라고불리는데 평균 l
주일에 1명이 피살될 정도로 살인，강간，강도，방화 등 각종 흉악 범죄가 발생하고 있어
연간 범죄율은 미국 평균보다 4배 이상 높다는 것이고 그 원인이 질긴 부패의 고리에 있다
고 한다 즉 3명의 시장이 부패의 몇에 걸려 낙마하고 교육계에서도 비리 사건이 잇따라
학교와 경찰이 자치권을 빼앗기기도 하였다 http://news.chosun.com/ 잉te/data/html_dir/
2012/11/18/201211l800292.html 2012. 11. 21. 검색

16) 김재민，“공직자 부패 문제에 대한 피해자학적 접근’，피해자학연구，.제 20권 제1호，한국
피해자학회. 2012. 229연，

J7) 신봉호，“부패이론과 부패방지대책 ..，한국의 부패와 반부패정책 J，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
구소，2000. 13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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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MF 위기가 초래되었는데 이는 부패와 정경유착 즉 권력형 부정부패가 그
원인이었다는 인식이 일종의 통념이 되었다 18) 이후 국가청렴성 확보라는 법

제도적 개선방안으로 2001. 6 에는 부패방지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공직자

의 부패행위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고발，국민감사청구 제도，내부고발자 보호

제도 등을 도입하고 2002. 1. 부패방지위원회률 설치하여 반부패의 추진을 도

모한 것이 특징이다. 2005 에는 부패방지위원회를 국가청렴위원회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2008. 2.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

률을 제정하여 위 국가청렴위원회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

원회를 통합하여 국민권익위원회를 설치하였다.

한편 한국은 앞서 언급한 유엔 부패방지협약에 가입하였는데，19) 이후 국내

에서의 그 이행입법으로 2008.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등을

제정하였다. 그 이전에도 1995. 1. 특정공무원범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행위

를 통하여 취득한 불법수익 등을 철저히 추적�환수하기 위하여 몰수 등에 관

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깨끗한 공직 풍토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2001. 9. 외국환거래 등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

행위를 규제하는 데 필요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빛 이용 등에 관한 사

항을 규정하여 범죄행위를 예방하는 목적의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

용에 관한 법률，2011. 3 공익침해 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통하여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신고자보

호법 등을 제정，운용하여오고 있다.

18) 정성진，“부패의정치경제학 맑스주의적 접근，한국의 부패와 반부패정책..경상대학교 사

회과학연구소 2000. 36연
19) 이 협약은 2007. 4. 26 발효되었는데，우리나라는 2008. 4. 30. 가입하였다 ‘협약’은최초의

범세계적인 반부패 법률문서로서 처음으로 국제사회에서 반부패에 관한 5대 법률체제，즉
부패범죄의 예방체제，형사처벌 및 집행체제，국제사법협력 및 집행협력체제，자산회수 및
반환체제，협약이행감독체제 통을 마련함으로써 반부패 국제협력의 법적 기초를 다졌는데，
이는 국제사회가 부패를 척결하고 법치문명사회를 세우는데 있어서 기념비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황방，“유엔반부패협약’의국내입법상 전환방식 연구..비교형사법연구 13권 2
호 비교형사법학회.2011，821면 참고로 이 협약의 목적은 민주주의，윤리적 가치 및 정의
를 훼손하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업의 지배를 위태롭게 하는 부패를 척결함으로써 부패로
인해 고통 받는 전 세계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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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위와 같은 부패방지기구와 법제도의 정비에도 불구하고 부패방지는

요원한 것이 우리나라의 현황이다，근래에 들어 부패방지위원회의 부활 및 위

상 제고，공직자비리수사처의 신설，공직부패 종합대책법으로서의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것은 그간의 반부패 노력의

부실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반부패제도의 심각한 필요성을 반증하고 있는 것

으로 볼 것이다 201

2. 부패방지 방안과 문제점

가.부때범죄 대응 법제 관련

부패범죄를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으로 분류할 때 공적 영역에서는 공무원

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볍익으로 하는(대법원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뇌물죄를 엄중처벌하

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대

통령령이 정하는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 및 공기업 등의 임직원 등 공무

원이 아닌 사람도 형법 제 129조 내지 제 132조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본다

고 규정하여 뇌물죄의 적용대상인 공무원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211 사적
영역에서는 기업，단체 등 입직원이 그 임무에 위반하여 ’부정한청탁’을받고

20) 불론 반부패의 문제는 한국적 현상만은 아니다，국제사회의 반부패 논의는 주로 국제통상
경제적 측면에서 비롯되었는데 2010. (G20 서울선언〉에서는 부패문제에 대한 국제적 차원
에서의 공조를 강조하는 〈반부패 행동계획〉을 부속서 (annex) 의 형태로 채택하기도 하였고
각종 국제반부패규범이 제정 1 시행되고 있으며 유엔은 2011 12. 9 를 세계반부패의 날로 지
정하기도 하였다 윤해성/깅봉수，부패공무원 입국 및 피난처 제공금지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1，15면

2]) 그밖에도 공무원연금공단의 임직원(공무원연금법 제 15조)，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원 및 직
원(국민건강보험볍 제26조)，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지방
공기업법 제83조)，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의 임원 및 직왼(도시개발법 체84조)，도
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13조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임원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
표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84조)，노동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노동위
원회법 제29조)，금융통화위원회 위원과 한국은행의 부총재보 •감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직원(한국은행법 제 106조)，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의 임원 등도
공무원으로 의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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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받는 경우에 배임수증재로 처벌하고 특히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하여는 가중처벌하며 .22)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변호

사법은 소위 ‘브로커’의얄선행위를 처벌한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형법상의 수뢰죄를 범한 사람의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필요적으로 병과토록 함으로써(제2조 제2항)수뢰죄에 대하여 매우 엄중한 처

벌을 예정한다.그러나 이러한 형법적 대응의 실제 적용에 있어서보면 공직자

의 금전 등 대가 수수 사실이 드러난다 하더라도 그것과 직무와의 관련성，즉

대가성의 벽이 가로 막히는 현실이 발견된다 물론 현행법의 해석상 이들 문

제 삽을 수는 없다.다만 법원이 직무관련성과 대가관계에 관하여 이른 바 포

괄적 뇌물죄론을 전개하는 있어 구체적 사건에서 뇌물죄의 성립을 적극적으

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염)그러나 예를 들어 2012. 12 부산고등법원이 이른

바 ‘스폰서’검사 사건에서 수수한 벤츠승용차 접대와 사건의 청탁 시점이 다

르다는 이유로 대가성을 부인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안에서 보듯 이를 단순한

‘사랑의정표’라고하는 것은 일반국민의 법감정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오늘날과 같이 확대된 현대국가 상황에서 지극히 개인적인

분쟁 이외에 거의 모든 사무가 직접�간접적으로 ‘공무원의 직무’에관련되어

있으므로，강)차제에 공직자의 금품수수 사건 때마다 쟁점이 되곤 했던 ‘대가

성’여부를 묻지 않고 공직자들을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시행할 필요가 있

게 된다

부패범죄나 공직비리는 은밀하고，범죄자 상호간에 이해관계가 일치하며 비

호세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타인의 진정 내지 제보가 중요한 수사단서임을 부

22) 1980년대초반금융기관임직원이개입한대형경제범죄가국가경제에섬대한해약을끼친
다는사실을경험하고‘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을1983. 12. 31 제정하였다
금융기관임직원의배입수증재를가중처벌하여통종 사건의재발을막기위함이다

23) 사교적의례행위에속한다고도불 여지가있는성금，촌지등의경우에도뇌물죄의성립을
인정한사례로는，성금 등 영목이라하더라도공무원의직무행위에대한대가로서의실체
를 갖는 경우(대법원1999. 12. 28 선고 99도4110 판결)，전보되더라도다시 같이근무할
수 있는상급자에대하여관례로송인되는한도를초과하여전별금을교부한경우(대법원
2001. 11. 30 선고 99도4488 판결)정치자금명목으로수수되었고정치자끔법에의한절차
를 밟았다할지라도정치인인공무원의직무행위에대한 대가로서의실체를가지는경우
(대법원2009. 1. 15 선고 2008도5398 판결)

24) 지영환，공무원범죄학，.형설출판사.2010. 4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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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할 수 없다 251 우리 공익신고자보호법은 미국의 부패신고법 (F alse Claims

Amendments Aet) 에서 규정한 공익정보 제공자에 대한 공익신고자의 신변보

호，책임감면，국고환수금 일부의 보상제도를 도입하였으나，26) 그 대상인 공익

침해행위를 식품위생법， 폐기물관리법， 의료법， 소비자기본법 등에 한정하고

있어서 이를 공직비리 등 부패범죄에 확대하여 부패신고 및 신고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제정하고 현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통합하여 내부고발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

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6조가 공직자의 내부고발의무를 부

과하고 이 경우 신분보장，신변보호， 책임감면，포상-보상 등을 규정하고 있으

나(제62조 내지 제 68조)，비고발시 규제나 벌칙이 없는데다가 임의적 보상만

을 규정하고 있어 실효적 내부고발자 보호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는 않다는 것

이다 또한 그 고발인의 진술이나 확보한 자료 등이 피고발자에 대한 수사나

재판 등 형사처벌에 있어서 필수적인 증거가 되기 때문에 최소한 이 경우라

도 중요참고인 출석 및 진술 강제제도 및 공범증인 변책제도를 도입할 필요

도 있다.

수상한 돈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불법 부당 금전거래를 방지할 수

있다.2000. 제정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기관 등은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현재 미화 5천달러나 1천만
원)금액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거나 2，000만원 이상의

현금이나 현금과 비슷한 기능의 지급수단을 금융거래의 상대방에게 지급하거

나 그로부터 영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금융정보분석원장은 이러한 특정금융거래정보를 검찰총장�

국세청장 관세청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금융위원회에 제공하도록 규정하

고 있다(제4조，제4조의 2，제7조) 이 제도가 적극 활용된다연 사회 전 부문에

있어 부패방지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금융실명제의 입법적 보완도 필요하다.부패재산의 대물림，은닝을 방지하기

25) 류전청， “부패범죄의 척결과 예방을 위한 형사절차상 대응방안 •.，비교형사법연구，•처1113권
제2호，비교형사법학회. 2011. 836면

26) 신봉호， 앞의 논문.32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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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비밀보장보다는 실명거래에 중점을 두어 거의 제한 없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차명거래를 금지하고 ‘실소유거래’를의무화할 필요가 있다.이를

테면 실소유거래를 위반하는 경우 비록 형사처벌까지는 아니더라도 자산액의

일정비율액을 과정금으로 부과하거나 증여의제함으로써 탈세나 비자금 통로

를 차단하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직자의 존�비속 재산

공개를 의무화하고 고지의무를 부과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나.반부때기구의 문제

다양한 영역에서의 부패는 그 고리와 사슬，행태를 잘 아는 전문가에 의하

여 사전 예방되고 사후 통제펌이 가장 효과적이다. 문제는 현재 모든 공직이

나 공기업 등에서 자체 감독기구를 가동하고 정기 또는 수시 감사 등을 실시

하고 있으나 예방교육도 형식적이거니와 부정부패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심지어 ‘봐주기’，‘감싸안기’등의 은폐-축소가 이루어

지고 있기도 하다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의 감사원에 의한 직무 및 회계감사

외에도 국민권익위원회에 의한 고충처리，감사청구，부패행위 신고사항의 접수

및 조사，비위변직자의 취업제한 등 업무가 추진되고 있으나 문제는 생계형

부패보다 파급력을 가진 거악의 퇴출이다.그렇다면 독립성과 공정성，전문성

을 갖는 상설적 반부패기구가 설치되고 그 활동을 통하여 반부패문화가 확산

되어야 한다 과거의 반부패 종합대책기구인 국가청렴위원회를 부활하여 오로

지 부패 예방과 감독만을 담당하는 국가적 차원의 독립적인 반부패 기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편으로 효율적 사후 통제장치로서의 반부패수사 전담기관의 창설 내지

확대도 논의되는데， 이는 검찰 내부의 비리에 검찰이 자율적，능동적으로 대처

하지 못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사정기

관을 설치하여 검찰과 병행 내지 검찰 기능을 견제하여 부패감시를 하는 것

이 타당하다는 주장과 상설 특별검사제도의 도입 및 별도의 사정기관의 설치

보다는 컴사를 분야별 해당기관에 파견，분산배치하여 장기근무토록 하연서

감사와 수사기능을 부여하자는 주장 등이 그것이다.긴)그러나 이와 같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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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 정치권이 최근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하다가 견해

차이로 합의를 보지 못하고 결국 활동이 무산될 정도로 정치적 입장에 따라

대립하는 상황에서 논의만 무성한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오

히려 부정부패 해결의 시급함을 감안하여 대검찰청의 중앙수사부 폐지 이후

반부패부 등 특수수사 체제 개편과 더불어 그 활동에 탄력성을 부여하는 방

안이 더 급선무일 것이다.

IV. 부패방지툴 위한 법제도적 대응방안

1. 반부꽤수사기구의 정비

가.검찰로의 일원화

고위 공직자의 비리와 부패 수사를 전담하는 공직자비리수사처의 신설 문

제는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학계나 정치영역에서도 꾸준히 필요성과 당위성을

주장해 온 매우 지리한 논쟁이다.여러 근거와 논점이 제시되나 결국 그 핵심

은 검찰이 국민신뢰와 자정능력을 상실하였고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한

채 정권의 입맛에 맞는 수사결과를 내놓고 있으므로 어느 나라보다 비대한

권력을 가진 검찰을 견제할 새로운 수사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특히나 권

력형 부패에 대하여는 국회가 기구 및 수장 임명에 관여하고 감사원과 같은

독립된 별도의 조직을 통하여야 제대로 수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이 그
간 권력형 부패를 단죄해온 역사적 경험이 없지 아니함에도 이러한 논란이

나오는 것은 자체 개혁에 실패한 검찰의 과오이기도 하다0281

27) 강충식，“부정부패감시 어떻게 할 것인가”‘대한변협신문 2012. 11. 5자 10연
28) 2009 이른바 스폰서 검사 사건이 터진 뒤 2010. 4. 28 여의도연구소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70% 이상이 검찰을 신뢰하

지 않고 있으며 청렴도에 대하여도 70% 가까이 청렴하지 않다고 한다 공비처의 신설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는 64%가 찬성 .13% 반대 .22% 가 잘 모른다는 답변을 하였다 똥아일

보 2012. 10. 26. 33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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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홍콩의 염정공서(魔政公뽑， ICAC)，싱가포르의 부패행위조사국

(CPIB)，영국의 중대사기범죄수사청 (SFO)와 같은 특별사정기구가 부패척결

에 성공하였으므로 그와 같은 형태의 전문적 수사기구를 설치하여 부패근절

의 의지를 밝히고 실제로 검찰은 물론 검찰이 정치적 입장에서든 현실적 이

유에서든 수사하지 못하는 고위공직자의 부패비리의 수사를 전담하게 하거나

검찰을 견제하고 균형을 맞추는 등 경쟁적 체계를 갖추자는 주장을 한다 물

론 부패의 사후적 통제(결국은 수사，기소와 공소유지이다) 기구로서의 검찰

에 대한 비난의 요지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 정치적 중립에 대한 불신에

있다.정치권이나 학계，시민단체가 그 대안으로 상설 특별검사제의 도입과 특

별수사기구의 설치를 주장하는 이유이다 그런데 상설특검의 경우 인적 구성

에서 기존의 컴찰，경찰 등 수‘사인력에의존하는 수밖에 없는 점 등 현재 운

영되어 온 한시적 특검의 문제점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부정적이고， 특

별수사기구 또한 오히려 경우에 따라서는 검찰보다 더한 권력기구가 될 소지

가 충분하고 검찰과의 기능 중복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실제로 참여정

부 이후 발의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관련 법안은 대체로 반부패전담기구인

국가청렴위원회 소속하에 공직부패수사처를 설치하고，처장은 정무직，차장은

특정직 공무원으로 보하며， 정치적 중링을 위하여 처장은 국가청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임기는 3년으로 하되 중임이 불가능

하도록 하였다.수사권은 인정하였지만 기소권은 인정하지 않는 등의 형태이

나 구체적으로는 그 구성，감찰대상，권한 부여가 모두 상이한 것은 아직도 우

리사회에서 이 문제가 합의를 보지 못하는 것을 반증하는데 언제까지 그 논

의에 이끌려 다닐 수는 없다.

한편으로 새로운 부패수사 전담기구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

실효적으로 수사한다는 근거에 대하여는 기대 섞인 전망 외에 달리 근거가

없음을 주목해야 한다 더구나 공수처 등이 검사의 역할을 대신해서 잘 한다

는 보장도 없다 수사대상의 규정도 불명확하고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 정보

력이 검찰보다 나을 리도 없으며，고위공직자의 비리가 거대기업이나 단체와

관련된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인데 그러한 사안에 대하여 검찰과 공조수사를

하는 것도 어렵다 오히려 옥상옥(屋上屋)이 되거나 검찰에 대한 비판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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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비판이 가해지거나 정치적 시비에 휘말럴 공산도 크다.공수처 등 별도의

수사기관을 설치하자는 주장이 모렐로 삼고 있는 외국 사례를 우리 현실에

적용하는 것도 곤란하다 즉 홍콩의 염정공서는 1970년대 당시 가장 부패한

관료집단으로 평가받고 있던 경찰 조직을 주된 표적으로 삼아 만들어진 기구

로서 특별히 고위공직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아닐뿐더러 수사권 외에도

반부패 대국민 홍보나 교육 등도 담당하는 종합 반부패기구이고，29) 싱가포르
의 부패행위조사국은 수상이 직권으로 임명하는 국장이 수장으로 형사소송법

상 수사 관련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나，검찰총장에게 부패 사건에 관하

여 부패행위조사국에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검찰과 상호보완관

계를 유지하고，고위공직자 등 부패행위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서의 부패행위

도 수사의 대상으로 하는 사회 천반의 부패 관련 사건을 담당하는 기구로

서，3이 우리나라에서 논의되는 고위공직자 부패전담기구와는 다른 모습을 취하

고 있어 이를 반드시 적합한 모델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거악의 척결이라는 검찰 본연의 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운용상의

문제와 검찰 내부의 비리가 지속화되어 부패수사의 동력을 상실한 것이 문제

이지 검찰의 수사기능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검사 등 검찰 구성원의 비리와

부패는 특임검사 등으로 하여금 철저한 수사와 감찰을 가능하도록 하는 등

내부통제장치를 마련하면 된다，어차피 언론의 감시와 견제가 그 유효성을 보

장할 것이다.검찰이 맡고 있는 과거의 대검 중앙수사부는 이미 역사의 뒤안

길로 사라졌고 이를 반부패부가 대체하고 있다 여천히 반부패를 위한 특별수

사 조직과 기능은 살아있는 것인데.그렇다면 과거 논란의 중심인 특별수사기

구의 정치색을 탈피하는 외에 도리어 그 기능을 정예화하는 등의 인적 물적

자원의 효율적 분배와 운용이 현 단계에서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오히려

현재까지도 결론이 나지 않고 있는 별도의 공직자비리수사기구의 설치여부

29) 전태회， “주요국 공직자비리수사기구의 현황과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현안보고서 Vol
98. 2010. 11. 24-28면

30) 위 논문 32-35연 그러나 어떻든 싱가포르는 아시아에서는 드물게 안정적인 부패 감시 체
계와 청렴도를 구축한 경우이다 국가 주도의 강력한 부패관리체제를 시행하여 ‘부정과부
패는 법과 제도로 반드시 척결할 수 있다’는명제를 입증하였는데 1 그 이연에는 부정부패에
대한 강력처벌이 작용하였다 세계일보 2013. 7. 15자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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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는 시간과 자원의 소모적 낭비이거나 검찰견제 내지 정치인의 검찰 길들

이기 전략으로 부패의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

우려된다.

부패척결에 관한 한 검찰보다 더 기구가 있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

다연 부패 수사에 관하여는 검찰이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고 담당하는 검찰

일원화를 전제로 하여 검찰 수사 역량의 전문성과 지원시스탬을 확보할 필요

가 있고，검찰도 거악의 척결이라는 본연의 사명과 긍지를 가지고 활동하는

자세가 바람직하다 검찰 수사결과에 대하여는 사법부의 판단에 맡겨두고 하

나하나의 정치적 공방을 지양해야 할 것이다.물론 이 과정에서 검찰시민위원

회나 국회의 국정감사 등 감시와 감독은 필요할 것이다.요컨대 검찰을 살려

주어야 한다 대신 검찰은 내부비리를 철저히 단속하고 성과로서 국민의 여땅

에 부응하여야만 한다.

나.내부감찰기능강화

범죄화되는 정도의 부패는 그 은밀성，전문성이라든가 피해자가 없는 행태

의 특수성 때문에 드러나지 않고 처벌되지 않는 암수범죄의 경향을 부인할

수 없다 그렇다면 공직자집단의 내부감찰 제도를 강화하는 것이 사전예방적

부패방지의 유효한 수단이 된다.더구나 수사기관의 부패는 그 무엇보다도 자

정되고 예방 및 통제되어야 할 시급한 현상이다.이를테면 경찰청도 경찰법을

개정하여 시민단체나 전문가그룹 등 외부인사로 구성되는 시민감찰위원회와

같은 부패감시기구를 설치하겠다고 하는 것은 적절하다 311 지위 고하를 막론

하고 구성원이 부패행위로 한번이라도 징계를 받으면 인사，회계，감찰부서 등

주요부서에서 배제하는 이른 바 원 스트라이크 제도를 도입하고 신상공개를

추진하여야 한다 .32) 2010년 개정된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 2 제1항은 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부가금을 부과하고 있는데，이를 검사징계법이나 경찰법

에도 명문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내일신문 2012. 6. 11 자 20면
32) 한국일보 2012. 10. 22 자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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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립성 보장 반부패위원회의 설치

부패의 척결을 국가과제로 삼는다연 수사 대상이 아닌 부패현상에 대하여

국가의 의지를 천명하는 차원에서라도 부패방지와 척결만을 전담하는 독립된

반부패기구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현재 국

민권익위원회 (Anti 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는 부패방지 및 국

민권익위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94. 설치된 국민고충처

리위원회. 2002 설치된 부패방지위원회. 2005. 설치된 국가청렴위원회 및 예전

부터 존재하던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합하여 2008. 2 설치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기구이다.각 위원회의 통합이유는 국민권익보호 업무의 효율적

처리에 있으나 문제는 정체성이 없다는 것이다.공정사회， 청렴‘고충처리 등

의 문제가 어느 정도 동일한 맥락에 있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절차와 활동

방향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부패방지와 청렴，고충처리 등의 업무가 겸침으

로써 어떠한 정책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것인지의 초점이나 강도가 퇴색，약화

되는 현상을 초래하기도 하였다.더구나 권력형�정치형 부패사건에 대하여 국

민권익위원회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오히려 통합의 효율성 보

다는 정체불명 통합의 실효성 부족이 문제라는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이

미 더 이상 반부패 전담기구라고 말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 학계나 시민단

체의 평가이고 보면 .331 반부패는 고유한 독자적 업무이지 다른 업무의 파생과

정에서 눈에 띄는 것이 아니다.따라서 부패방지의 절대적 필요성이 시대과제

임을 인식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현재 기능 중 부패방지 업무를 독립시키는

결단이 필요하다. 차제에 반부패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하고 의회와 사법

부가 그 구성에 관여하는 상설독립 합의제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기구는

국가적 반부패시스댐을 구축함을 기본 목표로 하고 공직선거와 관련하여 선

거관리위원회가 직접조사 및 고발，수사의뢰권을 갖는 것처럼 부패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부패위원회가 직접조사권을 가지고 활동하도록 하

여야 한다.반부패 관계기관협의회와 같이 범정부적 반부패 정책을 통합�조정

33) 이주회， “고위공직자 부패방지에 관한 형법적 고찰 •.r한양법학，.제24권 3호，한양법학회，
2013. 8. 275-276연 각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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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권능도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또한 국가차원의 종합적�체계적 부

패방지를 위해서는 공공부문과 함께 민간부문에 대한 부패통제가 절실한 만

큼 민간부문의 부패를 함께 규율할 수 있는 법적 기능을 부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준법감시를 포함하여 반부패교육의 체계적 실시도 위원회의 주요 업

무가 되어야 한다

3.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입법화

한편 공직자 부패의 심각성에 대한 특단의 법률적 대책으로 이른바 부정청

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볍안에 대한 제정논의가 주목된다 그 배경

으로 공직자 부패의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향응 수수와 공

무원의 이해충돌 상황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법적，제도적 수단을 마련하는 것

이 시급하다는 것인데 .34)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처해하는 부정청탁 관

행을 큰절함과 아울러 공직자의 금품 등의 수수행위를 직무관련성 또는 대가

성이 없는 경우에도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며，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

적 이익 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

돌을 방지하는 것이 그 취지이다.

부정청탁의 금지와 관련하여 볼 때 현행법령상의 공직부패행위에 대한 효

과적 제재의 맹점，즉 ‘대가성’과‘직무관련성’에대한 입증 부족으로 인한 탈

법의 지속화와 공무원의 청렴의무 등이 추상적인 점，취업제한의 불명확성，위

반시 법적 구속력의 한계 등을 인식하고 법 규율의 사각지대를 보완한다는

의미와 현실적 필요성에서 우리 사회가 반드시 논의하고 합의점을 찾아야 할

부분으로 환영할 만한 시도이다. 이른바 떡값과 전별금，영절 선물 등으로 불

리는 금품이나 향응의 제공은 결국 ‘보험’의성격을 유지하면서 지속적�관행적

으로 유지되는데 그 과정에서 비리나 부패의 사슬이 자연스럽게 고리를 만들

게 되므로 이를 차단하고 무엇보다도 청렴우선을 강조하는 공직자의 윤리에

비추어도 반드시 입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은 물론이다 다만，여전히 직무

34) 이유봉，공직부패 종합대책법으로서의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안에 대한 분석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2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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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성의 대입 여부는 남아있을 것이고，과태료 부과의 기준이 되는 수수액의

설정 문제라든가， 향응의 평가 방법，의무적 정계 여부도 그 적용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 등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논의가 추가로 필요함은 물론이다.

더 시급한 것은 이익충돌방지 부분이다.실제 공직사회의 비리는 명백한 부

패행위보다 스폰서나 직무 관련자 등으로부터 알선，청탁 등을 받고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결합되어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충돌 관련 위법행위가

많은 것이 사실이고， 공무원들이 전직이나 고위직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

는 경우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가담하는 경우가 많은데，이 법안이 시행되면

그러한 내용을 무기로 과감히 정탁을 거절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해질 것

이고 이러한 행태가 반복되면 부정 청탁과 습관적 응답의 잘못된 관행을 근
절할수 있게 될 것이다.

4 부때방지 제도의 정비

범죄를 포함한 부패 발생은 그 사후대책의 한계로 인하여 미리 예방됨이 바

람직하다，우선，현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보호법은 부패행위신고자에 대한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책임감

면，보상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

는 것이 외부의 평가이다 35) 내부비리고발 제도가 유명무실화되었다는 것이

다 차제에 내부고발자 보호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보완하고 강화할 필요

가 있다 즉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이나 처벌을 받지 않도록 체계적인 절차

를 마련하고，피해회복뿐 아니라 사전보호조치를 강화하여야 한다.민간영역에

35) 국제투명성기구가 2013. 10. 8 발표한 2013년 OECD 뇌물방지협약 이행 평가보고서에 따르

연 “한국은수사와 고발당국들이 충분한 자원을 받지 못함으로 인해 헌신적인 직원을 유지
할 수 없다 게다가 이런 부서는 업무를 효과적으로 조직화하지 않는다 민간업체들이 범죄
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며 많은 업체는 벙죄를 예방하거나 알아챙 수 있는 적당한 내부통제
가 없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통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뇌물방지협약 이행에 대한
국가별 분류에서 이행이 거의 또는 전혀 없는 국가 2M국 중 하나로 평가되었다 보고서
는 부정부패를 저지른 기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제재가 약해，효과적 억제책이 되지 못하
고 있으며 검찰 등 검사기관이 외국 뇌물사건의 수사에 착수하거나 완료한 사혜가 지난해
전무하다고 한다 위 신문 같은 일자 갇은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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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도 공익신고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신고자 사전보호를 철저히 하는

것 및 구제조치의 실효성을 보완하고 포상제도를 강화하는 등의 확실한 개혁

이 있어야 한다

공직자의 전관예우 차단 및 방지 제도도 정비되어야 한다.우리 사회의 대표

적 로비스트로 지목받는 대형 로펌이 자본금 규모 등을 이유로 취업제한 대상

업체로 규정되어있지 않아 공직자가 퇴직 후 다음 재취업을 제한할 수 없는

것이 단적인 예인데，이러한 취지를 공직자윤리법에 담아내야 하는 것이다.

공직자에 대한 공정한 인사，투명한 행정정보의 공개，지도층의 도덕성 확

립，공직자 존비속 재산공개 의무화 고지의무 부과.금융실명제의 입법적 보완

도 여전히 필요하다 361

5. 형사법적 대응

부패범죄의 척결과 예방을 위한 형사절차적 면에서의 대응은 부패범죄 처별

의 확실성과 엄격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부패범죄는 반드시 적발되고 적발되면

예외 없이 엄격하게 처벌됨으로써 공동체에서 부패범죄의 근절이 그나마 가능

하다고 할 것이다 371부정부패는 이른 바 깨어진 유리창 이론 (broken windows

theory) 이 그대로 적용되는 영역의 단적인 예로 무관용 (zero tolerance) 원칙

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사안의 은밀 복잡성으로 인하여 부패는 쉽게 드러나지 않고 더구나

부패범죄는 그 수사와 처벌의 콘란 및 적발이 어려운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미 공여자의 진술 등 인적증거에 의존하는 수사는 거의 불가능해졌다 장부

의 파기나 은닝 등은 물론 지능적 증거조작으로 물적증거의 확보도 콘란하다.

낮은 자백률과 낮은 승복률，낮은 형량도 재범이나 모방범죄를 자극한다.그렇

다면 앞서 언급한 중요참고인 출석 및 진술 강체제도 및 공범증인 면책제도

36) 이를테면 예외 없는 ‘실소유거래’를의무화하여 차명거래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위반시 자
산액의 일정비율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거나 형사처벌 조항을 두는 방안 및 증여의제를 명
시하여 탈세나 비자금의 통로를 차단함으로써 이른 바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방안 퉁이다，

37) 류전철， 앞의 논문.834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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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도입은 이를 단순히 수사기관의 수사편의주의， 기관 독식，인권보장 위해

등을 우려하여 회피할 사안이 아니라 거악의 척결과 반부패 의지 진작 차원

에서 일정한 요건 아래 허용하는 방식을 찾아야 할 것이다.사건 실무에서는

뇌물 공여자의 수사 및 재판단계에서의 진술의 상이로 인하여 유죄자 불벌의

사례가 빈번한 점을 감안하연 일정한 법정형 이상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수사

단계에서의 내부증언자 불기소제도，재판 단계에서의 내부증언자 형벌감변제도

등은 제도로서의 도입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여진다.

한편 이른 바 ‘상층부패 우선 정화의 원칙’이라는 변에서 볼 때，381 성역 없

는 수사와 기소，실효성 있는 사법부의 엄단도 중요하다 엄격한 볍적용과 집

행은 필수적이다. 특히 고위공직자나 재벌 등 가진 자에 대하여 관대한 처벌

을 함으로써 이중잣대를 들이대었던 과거의 사법판단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아

니 된다 여기에는 과거회귀를 봉쇄하는 의식이 뿌리잡혀야 할 것이다 다행히

최근 과거 재벌 봐주기식 판결의 관행이 사라지는 추세는 매우 바람직해 보

인다 39) 이러한 사법부의 태도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친척에 따른 ‘행정과

경제의 투명성 제고’와 더불어 ‘부패범죄에 대한 엄단’을요구하는 시대적 국

가적�사회적 요청에 따른 종래의 온정주의적 양형에서 탈피하여 부패범죄에

대하여 엄정한 양형을 하고자 하는 의지로 판단된다

형 집행 단계에서도 엄격성과 확실성의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흔히들 공직

자나 재밸 비리 등 이른 바 ‘돈과힘 있는’자들에 대하여는 단순한 처벌수위

38) 부패방지제도의 개선을 위한 기본 원칙으로 이와 강은 상층부패 우선 정화의 원칙，부패통
제기구독립의 원칙，처벌의 확실성 원칙，투영성의 원칙，시스댐의 원칙，총력전의 원칙을
든다 검성호，“공직부패 방치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2003. 58-64 면 전적으로 찬성한다

39) 이를태연 모 재벌기업의 회장이 과거 특경가법상 배임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2005 항소심
은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였으나 그보다 작은 액수로 기소된 최근 사례에서는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된 예라든가 다른 재벌기업의 오너 등에 대한 유사사안에서 예외 없이 실형이
선고됨으로써 기업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엄격해지는 것 이는 야마도 대법원 양형
위원회가 만든 뇌몰죄의 양형기준이 일선 재판에 적용된 영향으로 판단된다 양형위원회의
‘2010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1 뇌물죄에 양형기준이 처음 적용된 2009년 하반기에는 뇌물을
수수한 공직자에 대한 평균 형량이 정역 1.19년이었지만. 2010년에는 징역 1.83년으로 54%
올라갔다 특히 2010년 l 억원 이상의 뇌물을 받은 공무원 32명에케는 모두 설형이 선고됐
고 5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뇌물을 받은 공무원 25명 중 24명이 실형을 선고 받고 나머
지 1명만 집행유예가 선고돼 96% 의 실형률을 기록했다 법률신문‘2011. 8. 17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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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만 관심을 갖고 실제 그들에 대한 형 집행 과정에 대하여는 소홀하였던 것

이 그간의 경험임을 부인할 수 없다.이는 국가형사사법의 현재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일반 국민의 예측가능성에도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는 것이다 따

라서 가석방의 제한은 물론 교정 당국의 형집행에 대한 감시와 감독에도 주

목함으로써 사법부의 부패사법 엄단의지를 엘관성 있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그 방안으로 형법 제72조를 개정하여 공직자의 직무범죄에 대하여는 가

석방을 실시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는 주장은40) 그 분류기준의 불명확성이

라든가 사안의 천차만별，과도한 집행의 여지 등으로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본

다 더불어 지금은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만 대통

령의 사연권 남용을 견제하는 실체적이고도 절차적 장치가 필요함은 물론이

다，입법자는 서둘러 고위공직자나 일정 규모의 국민경제 교란사범에 대하여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을 제한하는 입법을 해야 한다.

V. 나가며

범죄나 사회비리의 양과 질은 그 사회의 평화와 안정 및 문명수준을 나타내

는 척도이다.부정부패가 형태를 달리하여 끊임없이 반복되고 지속하는 한 우

리 사회는 결코 안영하지 못하다.앞서 언급한 부패방지 방안은 사실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사회에서 그 필요성과 타당성 등이 논의되어 온 것에

불과하다.그럽에도 다시 한 번 이를 강력하게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

실이다.이제는 논의 단계를 넘어 제도화，입법화해야만 한다.

그런데 형사법적 영역에서 부패범죄에 대하여 지속적인 적발과 처벌 위주

의 대증요법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감시와 통제에 따른 비용만 증가할 뿐

부패수법의 지능화와 리스크 관리 차원의 뇌물액수 증대 등 부작용만 가중된

다 그렇다면 관행이 불법을 정당화할 수는 없듯이 이제는 반부패청렴 문화의

확산과 의식과 문화의 개혁이 모두 함께 가야한다.물론 우리 국가사회의 지

40) 류전철‘앞의 논문.850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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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발전 및 국제사회의 보편적 기준의 확산이 진행되면 지금보다 더 나은 현

상으로서 부패나 비리가 감소할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현재 수준에서의 범죄

‘감소’도반드시 필요하고 이률 위하여 국가기관은 물론 민간 부문에서도 부패

방지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이를테면 행정 등 공직사회의 일처리

시스탬이 투명성，공정성，예측가능성이 강화되는 방향이다

최근 우리 사회의 시대정신은 가히 정의의 실현，공정사회의 구현이라고 본

다 그럽에도 양극화 현상과 사회갈등은 더 증폭되고 있다.현실에서 정의는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보호에 있고 이를 통해 사회통합이라는 헌법질서가

공고화될 것임은 분명하다.이를 위해서도 부패비리가 근절되어야 한다 부패

의 사슬과 고리를 끊고 투명사회와 법치사회로 가면 정의가 회복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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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for criminal consideration on the Anti-corruption

Kim，Hyeon-Soo

Professor. Law School. Jeju National“JIv.

Social phenomenon of corruption in Korea is a very serious situation. The
need for anti-∞rruption and the challenges of our society shall it require

rearg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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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에 관한 혈사법적 대응방안

Eradication of corruption is a crime of aetive corruption investigation task
force aetivities and related laws，criminal law system，such as maintenance
and application and enforcement of the legislation in the area should be
resolved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the faithful. Specific anti-corruption
measures in the investigation phase of the prosecution as an instrumènt to
enhance the public and the community to strengthen internal oversight
features. Dedicated to the prevention and combating of corruption only
independent anti-corruption agency，through the national anti-corruption and
anti -corruption commission should be to build the system. Officials deny the
favors of officials and also eradicate the praetice of giving and receiving of
money and goods，such as relevance or reward aetion，even if there is no
official sanetions to allow officials of fraud and confliet of interest laws
prohibit solicitation of legislation is needed. In addition to the investigation
and trial，the criminal앞lten멍 induding steps to strengthen the institutionalization
of legal aetion，legislation should be enaeted
The spread of culture and consciousness of integrity and anti -corruption

reforms and culture go together. Ring to break the chain of corruption 때d
a cIear sense of comrnunity as social justice and the rule of law must be
restored

Keywo여s Anti-corruption，Anti -corruption comrnission，Prohibits solicitation
fraud，Criminal legal aetion，Anti-corruption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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